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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하여 제시되는 방안들과 문제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Proposed Solutions and Associated Problems Regarding the Shortage of 
Doctors in Essential Medical Fields

Chang-Bum Park

Division of Cardi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Recently, a sudden increase of 2,000 in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 has led to massive and prolonged strikes in medical 

fields. Although it remains controversial whether there is actually a shortage of doctors, many people, including physicians, agree 

that there is a shortage in essential medical fields. Recently, both the government and the Supreme Court have proposed several 

solutions in response to the problem.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suggested solutions and their problems regarding the 

issue.  (Korean J Med 2024;99:227-231)

Keywords: Essential medical fields; Shortage of doctor; Legal liability for medical practice; Special act of medical accident han-

dling; Supreme court decision on proof of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case

서 론

최근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의료

계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의사 숫자가 부족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은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 부족을 일으키는 제도적 문제

점이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비필수의료와 달리 필

수의료 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1) 없이 진료 거부를 하

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상관없이 국민건강

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며2) 의료 

수가도 일률적으로 낮게 정하였다. 하지만 중환자와 같이 생

명을 다루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의료사고는 필연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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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는 1)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2) 병상/의료 인력/의약

품/치료제 및 치료 재료 등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3) 외래에서 예약 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4) 의사가 

타 전문과목 혹은 고난이도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5)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6) 환자가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사에게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7) 환자 또는 보호자가 모욕죄, 명예훼

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정상

적인 의료 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8)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의료인의 판단 

아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당장 진료하지 않아도 환자

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으

로 안내하는 경우, 9) 더 이상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대학병

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 요양 또는 요양병

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로 예시하였다.
2) 이를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혹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고 한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의료 수가를 받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 제도이다.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개별 주체의 문제라는 

이유로 조정 혹은 중재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점

차적으로 악화되면서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은 물론 이

제 막 의업을 선택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피하게 되는 악

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본 론

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

는 의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와 관련

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과 그들

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이다. 불가

항력 의료사고란 의사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보상 제

도는 국가의 주도하에 조성된 기금으로 3천만 원의 범위 내

에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모든 불가항

력 의료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

후 발생한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

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등에만 제한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또한 3천만 원이라는 보상 상한선은 외국과 

비교할 때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

면 대만은 2018년에 태아나 신생아 사망 시 최고 30만 대만 

달러(약 1,200만 원), 산모 사망 시 최고 400만 대만 달러(약 

1억 6천만 원) 등 보상 상한선을 이전에 비하여 두 배로 상향 

조정하였다. 일본은 2015년과 2022년 보상 대상자를 확대하

면서 출생 시기에 따라 보상 기준을 확대하면서 일시금으로 

600만 엔(약 6천만 원), 간호/개호 비용으로 총 3천만 엔(약 

3억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1].

이와 함께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피해보상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시되

었다[2].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진료과에 비하여 의료

사고가 적은 편으로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불

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소아청소년과

의 주된 문제는 법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고액의 

배상 판결을 하는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 보

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의료사고 부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

기되었다[1].

둘째, 의료사고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의료 과실로 인한 기소(업무상 과실치

사상) 건수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754건으로 일

본의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건수 51.5건, 영국의 기소 건수 

13건 등 외국과 비교할 때 의료 행위와 관련된 의사에 대한 

기소율이 높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 과실치

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 354명 중 67.5%가 유죄 선

고를 받았고 유죄 선고 중에서 25%가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

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유죄 선고를 받은 건수가 최

근 18년간 138명에 불과하였다[3]. 의료 과실 사건에 대한 과

도한 형사처벌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주요

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타파하

고자 정부는 특례법을 예고하였다. 특례법이란 책임보험 가

입을 전제로 반의사불벌(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

소 제기 불가) 및 환자에게 일반 상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

우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망한 경우는 형사

처벌을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 중재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진

료기록이나 CCTV를 위변조하거나, 감정이나 배상 절차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 행

위를 하거나, 다른 부위 수술 등 의학적 상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에는 배제된다.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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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 관련 의료 과실 소송에서 수억 원 이상의 배상액 판결에 

대하여 너무 높다는 의료계의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비판하

기 전에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사건에서 

왜 손해배상액이 높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기왕 치료비(이제까

지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앞으로 발생이 예상된 치료비), 개호비

용(타인의 간호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장례비

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손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

데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이나 소득으로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20세
부터 60세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사고 당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일용노임 단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신적인 손해란 정신상

의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흔히 

위자료라고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따라 같은 의료

사고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나이가 어리면 높게 책정되고 환자의 

나이가 많으면 낮게 책정되게 된다. 소아의 경우 적극적 손해인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용 및 소극적 손해인 장래 소득 추정 기간이 

길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

한 손해배상 방식은 의사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발하여 신생아나 

유아, 소아를 다루는 필수의료를 지망하는 의사들의 수를 더욱 

줄일 가능성이 높다.

들의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는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법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환자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필수의료에 근무

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상황은 환자가 사망한 경

우인데 이 경우를 특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고 전념하는 데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특례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책임보험의 배상액

이 특정 진료과의 경우 매우 높게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해

결할지에 대하여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분만 

사고나 소아의 경우 배상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해결할지가 정해

지지 않았다.3)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지

만 어느 정도 액수를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환자 단체도 특례법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도 환자

들은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어쩔 수 없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

은데 특례법으로 형사 고소가 제한된다면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들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 단체는 만약 특례법을 입

법하려면 이에 앞서 의료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

자로부터 의사에게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 행위 중에서 난이도나 위험도

가 높은 의료 행위의 경우 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가 인상은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소아의 고위험/고난이도 수

술에 대한 수가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하는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4]. 

하지만 필수의료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수가 인

상에 대한 비판이 있다. 상대가치 조정을 통한 수가 인상은 

보험 수가 총액은 유지하되 다른 영역에서 수가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의 수가를 올리

는 대신 비필수의료 영역이나 각종 검사 등 과잉 평가된 분

야의 수가는 낮추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를 유지한

다는 방침이다[5]. 의료 수가 총액을 늘이는 방식이 아닌 상

대가치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결국 상대가

치 점수가 삭감된 다른 의료 분야의 반감이나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증액된 의료 수

가는 병원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법원이 의료 과실에 대한 의사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인과관계 증명을 강화하였다. 최근 어깨회전근개 파열과 어

깨충돌증후군 소견으로 전신마취로 시술을 받던 중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다가 환자가 사망하였는데 부검에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에서는 당시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간

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

며 여러 환자에게 마취 시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활력징후 감

시 장치 경보음에 대한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복귀

하지 않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다. 민사소송에서

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해

당 의사의 손해 배상을 인정하였지만(대법원 2023. 8. 31. 선

고 2022다219427 판결) 형사소송에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즉 민사소송에서는 업무상 과실

과 환자의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

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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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자의 나쁜 결과와의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

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6]. 필수의료 의사들이 가

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 과실로 인한 형사처

벌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

러한 판결이 소아과나 산과에서 발생하는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이르는 민사상 손해 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결 론

2024년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가항력 사고에 대

한 국가 보상을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분만 이외에 중증 소

아, 중증 응급 수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

였다. 둘째, 의료 분쟁으로 인한 형사사건 발생 시 의료감정 

및 조정 결과를 수사 과정에 공유 및 활용하여 불필요한 대

면 조사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명백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사특례를 적용하는 방

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다만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에 대

한 의료계와 환자 및 소비자 단체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세부적인 법제화 방안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하

였다. 셋째,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 완화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위하여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을 확대하

고 공제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 위

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및 전문의(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

로 현재의 저수가 정책에서 벗어나 2027년까지 3천여 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하여 원가 보상률을 100%로 정상화하겠

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합계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혔다[7].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부담에 대하여 어

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얼마

나 인상할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는 일과 개인의 생활 사이의 분

명한 구분이 어려운 직업이다. 이로 인하여 업무 관련 스트

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근무 시간도 비필수 의사보다 더 길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더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의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이후 발

생한 여러 혼란들은 필수의료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들을 더

욱 부각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물

론 법원도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

시된 해결책도 역시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

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 부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 사회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법적 책임; 의료사고특례

법; 의료 과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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